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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종합한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차원의 유용성, 공공성과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과 같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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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정책 차원과 지방정

부 차원의 예측변인들이 증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

층 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시

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스마트시티 정책, 증세 의사, 정책의 혜택과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raise 

taxes for smart city policies. For this purpose,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analysis data that survey data and local government data.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sefulness and public performance 

at the policy level, trust in local governments and trust in local public officials 

at the government level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in a positive (+) direction at the confidence level of 99%.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by 

classifying citizens with low policy experiences and citizens with high levels of 

policy experience, the influencing factors for both groups were found to be the 

same. Thir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income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t the confidence level of 90%.

These results confirm that in order to increase citizens' willingness to increase 

taxes on smart city policies, efforts to improve aspects such as usefulness, 

experience, and publicity of policies are necessary, but increasing trust in local 

governments or local public official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the 

citizen's income level has the effect of amplifying the influence of predictors at 

the policy level and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intention to increase taxe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rying to improve trust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middle or high-income class is an important communication strategy in 

implementing smart city policies in the future.  

 Keywords: Smart City Policy, Intention to Increase Taxes, Benefit and 

Publicity of Policy, Trust in Local Government, Moderating Effect 

of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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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인적･집합적･기술적 자본을 활용하는 도시개발

모델”로(Angelidou, 2014; S3), 도시계획, 글로벌 위기 대응, 4차 산업혁명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이재용 외., 2018).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단계, U-City 

모델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전환 단계,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단계의 3단계를 거쳐 발전

해왔다.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중소도시 64곳을 대상으로 총 2,5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며, 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주요 콘텐츠와 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인

프라를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1) 

스마트시티 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 차원의 재원 마

련을 위한 세원 확보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김준형 외., 

2020). 따라서 스마트시티 정책은 시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서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납부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 정책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는 주로 정부 예산으로 구성된다. 정책 추진 과

정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정부는 증세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증세는 시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 실행에서 시민들의 증세 의지와 순

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금종예･금현섭, 2017). 실제 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는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으며, 각 정권마다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강국진, 2017). 

스마트시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산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일치하는 복지정책과 큰 차별점이라 

볼 수 있다(이미숙, 2020; 최정윤･유두호, 2022). 복지정책의 경우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이

제까지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의사는 부정적

인 것이 대부분이었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로 인해 다수의 연구자들이 복지정책의 증세 

의사를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승주･박소영, 2019; 최정윤･유두호, 

2022). 이 연구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증세 의사를 살펴본다

1)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2021. 11. 23. "2025년까지 전국 중소도시 64곳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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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수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

적 논의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대상으로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 질문은 모두 4가지이다. 첫째,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은 시민들의 

증세 의사를 높이는가? 둘째, 스마트시티 정책의 공공성은 시민들의 증세 의사를 높이는가? 

셋째,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를 신뢰할 때, 증세 의사가 높아지는가? 

마지막으로 개인이 지닌 경제적 여건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혜택과 가치가 증세 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스마트시티 정

책과 증세의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 분석방법과 분석모형을 제시하였

고, 4장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소득수준의 조절

효과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적 의의와 시사점

을 정리하였다. 

Ⅱ. 이론 및 제도 고찰

1. 스마트시티 정책과 현황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인적･집합적･기술적 자본을 활용하는 도시개발

모델”이다(Angelidou, 2014; S3).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정보화 및 통합관리를 의미하는 스

마트 플래닛이 적용된 방식을 의미하며, 스마트 계획 아이디어, 스마트 건설, 스마트 관리 및 

개발 방식을 통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 et al., 2011, September). 스마트시티는 90

년대 후반부터 학술문헌에 등장했으며(Anthopoulos, 2015), 주로 도시계획, 글로벌 위기 대

응, 4차 산업혁명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이재용 외., 2018).

스마트시티 개념은 유럽과 미국의 도시계획의 한 기조인 뉴어바니즘에서 기원한다. 1990

년대 미국에서는 교외화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스마트 성

장과 뉴어바니즘 운동이 일어났다(Gaffney & Robertson, 2018). 교외화는 “대도시 지역에

서 중심도시(central city)에 위치한 인구, 기능이 교외지역(suburban region)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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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신정엽･홍유진, 2018; 42), 이 과정에서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다핵도시

(polycentricity) 공간 구조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신정엽･홍유진, 2018). 도시 스프롤 현상

은 도시 공간 구조의 역동적 진화, 지리적 공간 확장 및 인구 밀도 감소를 특징으로 하며, 도

시 구조를 보다 분산되고 다중 중심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Glaeser & Khan, 2004). 다

핵도시는 “배후지가 완전히 겹치는 균형있는 통합된 중심지의 클러스터”이다(Shu et al., 

2020; 177). 

이러한 교외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공간 분산과 산업 집적도 감소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져 

자원의 무절제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Hamidi and Ewing, 2014). 즉, 도심과 교외 지

역 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심 혼잡, 에너지 비용, 대기 오염, 사회기반시설 제공 비용, 

도심의 쇠락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류나영, 2020). 따라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환경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스마트시티 개념은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Hao et al., 2021). 

스마트시티는 도시인구 증가, 감염병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심화를 배경으로 발

전되었다(이재용 외., 2018; Aldinhas Ferreira, 2021).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혼잡한 대중

교통, 에너지 소모, 도시인의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0%를 차지하

고 있어, 지속적인 탄소배출 문제와 이로 인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Aldinhas 

Ferreira, 2021). 또한 스마트시티는 도시, 커뮤니티, 지역 수준의 환경 정책과 기능적으로 

연결된다(Ferrara, 2015). 도시 지역마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각종 스마트시티 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녹색경제의 근간이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의 주요 특징을 가지며, 도시문제를 해결하

는 방식으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학 기술들을 

활용한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Kauf, 2020).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으

로서, 다양한 ICT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도시,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하

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박영재, 2019; 조대연, 2018). 즉,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 간 

초연결성이 구현되고, 유･무선 기반 시설이 신경망처럼 촘촘히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존재하며,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주택, 도시재생, 에너지 고갈, 환경오

염 등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김태경 외., 2018).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단계이다

(이재용 외., 2018). 한국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된 시기는 U-City 정책 수립 

시기이다(김태경 외., 2018; 이재용 외., 2018). 1990년대 중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에

서 발족된 ‘디지털시티’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김태경 외., 

2018). 당시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기술주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였고(황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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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 및 건축물에 융･복

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장환영, 2018). 

1단계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제정하

여 법･제도적 근거로 삼았으며, 2009년부터 5개년 단위의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2) 1차 종합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

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제도 마련, 기술 개발, U-City 산업육성, 국민체감 서비

스 등 4대 추진전략과 22개 과제를 수립하여 실행하였다.3) 이 시기에는 U-City의 기반으로

서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제2기 신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추

진하였다(이재용 외., 2018). 

이후 스마트시티 정책의 2단계는 기존의 시설 구축 중심의 U-City 모델에서 보다 확장된 

모델인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이재용, 2017). 1단계에서 구축된 스마트시티의 인

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 및 시스템을 연계하고, ｢U-City법｣을 개정

하여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김명진, 2022; 이재용 외., 2018).

기존 1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단일 추진주체였으나, 2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개별 부처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이재용 외., 

2018). 특히 이 시기에는 도시통합플랫폼을 보급하고, 이와 연관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하였다. 이는 공공 부문 내 112 긴급영상,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안전상황, 사회적 약

자 지원 등의 5개 분야에서 통합플랫폼을 보급하는 사업이다.4)

3단계는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단계로, 4차 산업혁명 관련 ICT 기술을 테스트하고, 리빙랩

을 활성화하는 등 전환된 스마트시티 정책이 수행된 시기이다(이재용 외., 2018). 이 시기는 

기존 1, 2단계에서 U-City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공 분야에 접목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공공 

주도의 하향식 접근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체감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창출하기 어려

웠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5)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존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

으로 개편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의 재원을 투입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였다(이재용 외., 2018). 그러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

정은 쉽지 않았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탄력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3) 국토교통부. 2020.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4) 국토교통부. (2019). Korean Smart Cities. 

5) 국토교통부. (2019). Korean 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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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범부처 체계를 마련하여 ｢제3차 스마트시티 도시 종합계획(’19~’23)｣을 수립

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국가전략 R&D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추

진하였다. 이 때, 기존 사업들이 신도시나 일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3단계에

서는 쇠퇴도시까지 포함하여 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확대

되었다(김명진, 2022). 

<표 1> 국내 스마트시티의 단계별 특성

1단계(~2014) 2단계(2014~2016) 3단계(2016~)

목표
건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융･복합된 신성장 동력 육성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 시스템 연계･통합 기반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제공

도시 문제해결 및 혁신적 

일자리 공간 창출

정보
개별 서비스 분야 내 정보 

활용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제한적 

양방향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취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 양방향 목표

플랫폼
개별 서비스 단위의 

폐쇄형 플랫폼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제한적 형태의 공공 플랫폼

민간과 공공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오픈형 플랫폼 목표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U-City 활성화 지원계획

스마트시티 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4차위)

추진주체 국토교통부 중심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등 

개별 중앙정부의 독립적 추진
범부처 체계 마련

대상공간
165만㎡ 이상 신도시 

구축지역
신도시+기존도시

신도시 구축지역

기존 도시 

쇠퇴 도시

사업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 사업

국가시범도시사업 

(신도시 구축지역)

도시통합플랫폼 보급 및 

서비스 연계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사업,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첼린지 사업 등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쇠퇴 도시)

투자 재원 택지개발 사업비 중앙정부 + 지자체 예산 중앙+지방+민간기업 예산

출처: 이재용 외., 201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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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거점･중소도시에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다.6)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 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접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

으며, 향후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

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곳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24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8곳

의 지자체가 신청해 그 중 광주･창원･해남･횡성 4곳이 선정되었다. 한편, 중소도시 스마트시

티 사업의 경우 중소규모 도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곳을 대상으로 1년간 국비 20억 원을 지방비 1:1 방식으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2022년 중

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49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그 중 경기 구리시･군포시･의정부

시, 경남 통영시･함안군, 경북 경주시･안동시, 부산 부산진구, 서울 양천구, 울산 울주군, 전

남 곡성군,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남 계룡시･예산군, 충북 괴산군 16곳이 선정되었다. 

2. 스마트시티 증세 의사의 영향요인

정책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증세 태도는 중요

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6년 3단계 이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

치단체 예산, 민간기업의 투자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남광우 외., 

2017).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를 제

외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는 모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재원

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능력이 향후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

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준형 외., 2020).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이 큰 수직적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사업비 매칭이 연성예산

제약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정솔･김정숙, 202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세입을 확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복지정책과 같은 특정 정책의 경우 정책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 불일치라는 특성 때문

에 부정적이거나 모순적인 증세 태도를 수반하기도 한다(이미숙, 2020; 최정윤･유두호, 

6)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smart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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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또한 기후정책의 경우 기존의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없이 현재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보다 개인이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이 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

에 대한 순응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정책은 정책 만족도나 정부신뢰와 같이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유나리･문승민, 

2020). 

위의 복지정책이나 기후정책과 달리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책의 비용과 혜택 간 관계가 비

교적 단순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정책이 가져오는 혜택과 비용 

부담이 전 시민층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분산되는 것이다. 다만 정책의 비용인 세금은 기존 세

금 부담 시스템에 따라 할당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게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는 해당 정책이 시민들에

게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높을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1) 정책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는가?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이익이다. 흔히 합리적 선택 관점을 따르는 것

으로서, 정책이 가져올 혜택 또는 이익이 높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의사를 가질 수 

있다(Jæger, 2006; Snyder & Kramer, 1988; 금종예･금현섭, 2017; 유나리･문승민, 

2020). 이는 정책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를 위해 정책 결정을 지

지하게 되며(허수연･김한성, 2016),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나 세금 확대에 대한 순응 등을 가

져오게 된다(김윤태 외., 2013; 주은선･백정미, 2007; 전희정･서동희, 2015).

이를 복지정책에 적용한다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찬성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세금 수준이 클수록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이현우&박시남, 2016).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경우, 비교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당사자들은 정책의 확대

를 찬성하고, 비교적으로 정책의 수혜보다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당사자들은 정책의 확대

를 반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환경정책에 적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이 높

은 고소득층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스마트시티 정책은 ICT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도시 내 재난안전, 복지, 보건, 행정, 교통, 문

화･관광 등의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도시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수혜자가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비해 정책의 비용 부담과 혜택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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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증세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정리하였다. 

 가설 1. 스마트시티 정책의 혜택이 높을수록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2) 정책이 우리에게 가치있는가? 

한편, 정책이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공공성과 같은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

당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증세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일련의 연

구들은 개인의 이념과 가치가 정책 선호 및 이에 따른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Alm & Torgler, 2011; Feldman, 1988). 개인이 갖는 신념과 선호는 사회적･개인

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특정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Alm & Torgler, 

2011), 개인이 해당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개인이 갖는 공정성, 공공성 등과 

같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면 개인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증세 의사를 가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양재진 외., 2021).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정책이 주는 가치 역시 

개인의 증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이 주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시민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를 

합의하고, 정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그들이 속한 지방정부 내에서 장기적 목표이자 가치로서 장기적 이익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서은혜 외., 2018). 

또한 시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기준과 이념을 규범적 

가치로서 지향하는 모습을 갖는다(김선희 외., 2020; 정재환･이영환, 2020). 즉, 개인의 도덕

적 기준 및 행동으로서 규범은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정재환･이영환, 2020), 도

덕적 규칙이나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규범이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것이다(Torgler, 

2007). 이를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면, 공공서비스 역시 시민들에게 세금을 지불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일종의 ‘윤리적 소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효용을 주는가의 판단

을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한 이타주의적 판

단인 것이다(김선희 외., 2020). 이를 증세 의사에 적용한다면, 본인이 고소득층이라 하더라

도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타주의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는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 존중, 타인 존중 등이 반영된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다(Hennighausen & Heinemann 2015). 

시민들이 갖는 개인적 규범은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고화된다(Wen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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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즉, 시민들은 사회적 규범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를 개인적 규범 내에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정책과 같은 공공 정책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김선희 외., 2020; 임의영, 2003; 임의영, 2010). 공공성

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윤리적 차원의 사회정의”로 

규정되며(임의영, 2010; 3),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나 공공 부문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유는, 사적 부문에 

의해 제공될 경우 불편부당성, 평등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Haque, 2001), 

공적 책임에 대한 순응 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임의영, 2010). 따라서 특정 정책이 갖는 공

공성은 사회구성원 및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일종으로, 시민들은 해당 정책의 공공성

이 높다고 판단되면 높은 증세의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스마트시티 정책의 공공성이 높으면 시민들의 증세 의사가 높아질 것이다.

3)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를 신뢰하는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질, 정책 역

량, 제도적 기반 등을 들고 있다(강정규, 2014; 김민주, 2017; 노민정, 2022; 양재진 외., 

2021; Jimenez & Lyer 2016; Rothstein et al., 2012; Svallfors 2013). 이는 시민들이 

정책 자체가 갖는 효용성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

를 갖는 데에서 정부의 역할과 함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갖는 증세의사가 개인적 효용, 공적 가치와 같은 시민들의 동기 및 가치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해당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정부, 법률･거버넌스 등의 제도,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 등도 중요하다는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정책의 주체인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한다고 신뢰

할 때 조세부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양재진 외., 2021). 이러한 신뢰는 정책 성공

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주인인 시민과 대리인인 정부 간에 거래비용을 낮춰주고 시민들로 하

여금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갖게 하여 정책 집행 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다.7) 김태훈･전인석(2017)은 정부가 공공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양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7) 거래비용은 거래자 간에 불확실성과 기회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주인인 시민이 대리인인 

정부를 신뢰할 때 그들 간 거래비용은 낮아진다(Epstein and O'Hallor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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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신뢰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성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인이다(김태훈･전인석, 2017; 오경수 외., 2013; 이승주･박소영, 

2019; 황창호 외., 2015). 특히 정부나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는 이들이 집행하는 정책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거나(강정규, 2014), 개인의 증세 수용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기

도 한다(노민정, 2022).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명진, 2022). 따라서 지방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볼 수 있

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거버넌스가 정책의 성패로 연결된다고 논의해

왔다(김관보 외., 2013; 김명진, 2022; 장환영, 2018). 또한 지방공무원은 정책 역량을 가늠

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시민들의 이들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스마트시티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세 의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세에 동의할 것이다. 

4)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

증세의사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주목한다(Meltzer & 

Richard, 1981; Hofmann et al., 2017). 이는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수준 등 개인이 가진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배경으로 인해 정책의 혜택과 비용 간 관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복지 정책의 대상자로서 많은 혜택을 받

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세금 납부 수준과 

정책 혜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근거하면 개인은 조세 부담과 정책 혜택 

사이에서 효용이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은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동의하기 쉬우며, 청년층에 비해 세금의 혜택을 더 소중히 여

기며 순응할 수 있다(Hofmann et al., 2017).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덕적이고 준법 의

식이 높아서, 세금 준수에 우호적일 수 있다(White, 1999). 

소득 수준과 증세 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둘 간 인과관계가 혼재되어 있다. 즉, 소

득 수준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세에 부정적이라는 연구들(Hasenfeld & 

Rafferty, 1989; 손병돈, 2016)과,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용소득이 낮아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김영순･여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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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수정･남찬섭, 2015; Hofmann et al., 2017). 전자의 연구들이 갖는 핵심 주장은 소

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은 반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기 때문에 증

세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시민들은 세금에 비해 정책 혜택이 더 크

기 때문에 증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연구들 역시 개인의 효용에 따라 증세 의

사를 갖는다는 입장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복지

정책 등의 혜택을 받지만 가용소득 자체가 낮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을 수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비용과 혜택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소득 대비 세금과 정책 혜택을 비교하여 판단을 내린다고 본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책 혜택이 모든 계층에 비교적 균등하게 제

공되기 때문에 비용과 혜택 간 비교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정책의 효

용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사회공동체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판단한다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기꺼이 세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이 그 자체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만, 정책의 효용이나 공공성이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정책 혜택과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은 이러한 증세의사를 더욱 높이거나 낮추는 

조절요인이라 보았다(노민정, 2022). 이는 노민정(2022)의 연구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

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소득 수준이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4. 개인의 소득 수준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혜택이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것

이다. 

가설 5. 개인의 소득 수준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공공성이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킬 

것이다. 

가설 6. 개인의 소득 수준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에 미치

는 영향을 증폭시킬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이제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법･제도･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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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영재, 2019; 이재용, 2017; 장환영, 2018; Angelidou, 2014; Ferrara, 2015). 이

러한 연구들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에서 수

행되는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명진(2022)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이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앙에서 마련된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장환영(2018)은 한국의 U-City 정책의 시작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U-City 

사업의 축소, 참여 민간업체의 영세함, 단일화된 추진체계 부재, 타 법률과의 관계 조정 미흡 

등 기능적･정책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Angelidou(2014)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전

략으로 국가 vs 지방, 신도시 vs 기존도시, 하드 vs 소프트 인프라, 참조 영역으로서 경제적 

분야 vs 지리적 기반의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내용, 거버넌스, 전략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다양

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특수성과 전략 등을 논의하며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여타의 다양한 공공 정책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에서 해당 정책이 갖는 공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불 의사를 살펴

보거나, 증세의사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나, 스마트시티 정책 관련 지불 의사를 측정

하거나 증세 의사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은 한계로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증세의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보다는 정책 

분야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주제 역시 증세의사 뿐만 아니라 지불의사를 포함하여 검토

하였다. 이제까지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공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를 확인

하여, 대략 어느 정도를 지불할 것인지 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다(김다은･이창한, 2017; 이상

영 외., 2003; 정다은･현명호, 2015; 오진아 외.,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민간 영역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달리, 공공 영역의 치안정책, 농촌의 기능, 박물관, 건강예보 서비스, 문화관광축

제 등은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응답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지불금액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

다. 이 과정에서 공공 정책 대다수가 공공성에 기반하여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무상으로 제공

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세금에 기반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의 예산이라는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가정한다. 따라서 각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액

을 예측하는 과정은 해당 정책 및 서비스가 갖는 공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시민들이 인식하는 지불금액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증세의사 및 태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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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금종예･금현섭, 2017; 이승주･박소영, 2019; 최정윤･유두호, 2022). 금종예･금현섭

(2017)은 복지정책이 증세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세금 부담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증세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복지확대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고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이 복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세 누

진성에 대한 선호는 복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금종예･금현섭, 2017). 또한 이승

주･박소영(2019)은 복지 증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복지 지출의 필요성, 정부의 책임성이 높

을수록 증세에 찬성하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55세~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증세에 찬성할 가

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최정윤･유두호(2022)는 부산시의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부산

시의 자체 복지정책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정

책 만족도는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증세 의사를 살펴본다는 점

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정책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수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술적 논

의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존에 주로 다루었던 복지정책의 경우 정책의 비용

과 혜택 간 불일치로 인해 많은 쟁점을 낳았으나, 스마트시티 정책을 비롯한 다수의 정책들은 

정책의 비용과 혜택 간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의 

증세 의사 연구는 향후 세원 확대와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 의사

를 연구 주제로 삼아, 향후 대다수의 일반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한 증세 의사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가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소득 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다. 이를 위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책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 지방공무원 신뢰이며,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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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이다. 또한 조절변수로 개인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으

며, 통제변수는 개인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이념성향 등을 살

펴보았고, 지역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인으로서 1인당 GRDP, 단체장 이념 성향,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 등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자료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지난 2022년 11월에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연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수에 맞춘 비례할당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초연구를 위해 스마트시티 이용 경

험, 스마트시티의 유용성･수요･신념 및 가치 인식,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관련 

사회자본 등에 관한 문항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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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 특성

인적 특성 구분 N(명) 비율(%) 인적 특성 구분 N(명) 비율(%)

성별
남자 396 49.5

지역

강원 27 3.4 

여자 404 50.5
경기 231 28.9 

연령

만 20대 121 15.1
경남 53 6.6 

만 30대 122 15.3

경북 33 4.1 만 40대 150 18.8

광주 38 4.8 만 50대 159 19.9

만 60세 이상 248 31.0 대구 45 5.6 

혼인

상태

기혼 513 64.1
대전 37 4.6 

미혼 263 32.9
부산 50 6.3 기타 24 3.0

서울 150 18.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51 18.9

2년제 대졸 이하 101 12.6 세종 9 1.1 
4년제 대졸 이하 452 56.5

울산 16 2.0 
대학원 졸업 이상 96 12.0

인천 23 2.9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97 12.1

전남 21 2.6 200-400만원 미만 235 29.4

400-600만원 미만 241 30.1 전북 18 2.3 
600만원 이상 227 28.4

제주 8 1.0 

이념

성향

보수 173 21.6
충남 28 3.5 중도 438 54.8

충북 13 1.6 진보 189 23.6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

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은 여러 가지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실제 값과 추정치 간 오차

의 값을 최소한으로 추정하는 방식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한다(김정

숙･문명재, 2019).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증세의사
 


 


정책유용성

 

정책공공성

 

지방정부신뢰





지방공무원신뢰


 

또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스마트시티 정책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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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갖는 다중공선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

절변수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수행했다. 평균중심화는 변수를 평균으로부터 떨

어진 값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들이 

불필요한 다중공선성을 일으킬 때 자주 활용되는 해결방안이다(조영일 외., 2015). 

증세의사
  

  정책유용성 소득수준  정책공공성 소득수준

 지방정부신뢰소득수준 지방공무원신뢰소득수준
 

3. 변수 측정

이 연구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지역 차원의 GRDP, 

공무원 수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1) 종속변수

우선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스마트시티의 증세 의사이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확보한 자

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나는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

사가 있다.’, ‘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나는 나의 생활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나는 내가 사는 곳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의 4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4 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

은 0.9219로서, 하나의 통합된 문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정책 차원과 정부 차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책 차원의 첫 번

째 독립변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이며,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

항에 대한 응답은 스마트시티의 8가지 분야인 안전재난서비스, 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행정

서비스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8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0.9042이

며, 응답을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험이며, ‘만약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를 체험 혹은 

참여해보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 및 참여하셨습니까?’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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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위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과 마찬가지로 8가지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합하여 활용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값은 0.9405이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공공성이며, ‘스마트시티는 공공성이 내재되어야 한

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의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

당 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0.7741이며, 응답을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독립변수는 지방정부 신뢰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십니까?’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지방공무원 신뢰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공무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

과 공무원은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크론

바하 알파값은 0.8154이며, 응답을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3)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

이 연구의 조절변수는 소득 수준으로 하였다. 소득 수준은 ‘귀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로 측정하였다(노민정, 2022). 소득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최소 100만원 이하

부터 600만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차원의 사회경제

적 배경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이념 성향을 살펴보았다(유나리･

문승민, 2020; 주혜린･황정윤, 2020). 성별은 남성의 경우 0으로, 여성일 경우 1로 측정하였

고,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주혜린･황정윤, 2020). 교육 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는 1, 2년제 대졸 이하는 2, 4년제 대졸 이하는 3, 대학원 졸업 이상은 4

로 측정하였다(김정숙･정다정, 2019). 마지막으로 이념 성향은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래 해당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보수,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진보로 응답한 것으로, 이를 보수는 1, 중도는 2, 진보는 3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은 지역 차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GRDP, 단체장 이념 

성향,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구성하였다. 1인당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으로 지역

의 경제 및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리지표이다(강윤호, 2014).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1인당 GRDP를 지역 차원의 부채, 복지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정솔･김정

숙, 2023; 배진희･이중섭, 2014). 단체장의 이념 성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

의 방향을 좌우하는 변인으로서, 시민들의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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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단체장이 ‘국민의 힘’ 소속일 경우 보수로 판단하여 0으로 측정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경우 진보로 판단하여 1로 측정하였다.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 여부를 소속 정당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인 경우 1로, 이외의 정당을 0으로 

코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살펴보았으며,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2개에 국한되어, 앞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진보 여

부를 코딩하였다. 공무원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e-나라

지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원 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와 세수 또는 재원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실증연구에서 주

요 변수로 활용한 것을 반영하였다(이현국･성시경, 2019; 현승현･함요상, 2017).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서, 지

방재정 365를 통해 확보하였고 비율로 측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종속변수로 활용

하는 연구들에서는 지역의 재정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한다

(김정숙, 2018). 

<표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구분 변수 문항(5점 척도)
요인

적재량

측정

수준 및 

출처

크론바하 

알파값

종속

변수

스마트시티 

증세의사

나는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0.8474

5점 

척도
0.9219

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0.8308

나는 나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0.8107

나는 내가 사는 곳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 
0.8415

독립

변수

스마트

시티 

정책 

차원

유용성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스마

트시티 서비스는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안전재난서비스 ② 복지서비스 ③ 보건서비스 

④ 행정서비스(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등) 

⑤ 교통서비스 ⑥ 문화･관광서비스 

⑦ 도시･환경서비스 ⑧ 스마트시티 참여

0.7146

5점 

척도
0.9042

0.6779

0.7008

0.6835

0.7042

0.7113

0.7036

0.7222

공공성
스마트시티는 공공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0.676 5점 

척도
0.7741

스마트시티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0.6876



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1

구분 변수 문항(5점 척도)
요인

적재량

측정

수준 및 

출처

크론바하 

알파값

지방

정부 

차원

지방정부 

신뢰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신뢰

하십니까?
-

5점 

척도
-

지방공무원 

신뢰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공무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0.6466

5점 

척도
0.8154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은 서로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0.7243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과 공무원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7252

조절

변수
소득 수준

귀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

통제

변수

개인 

차원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0, 여자: 1
- -

연령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 -

교육

수준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고졸 이하: 1, 2년제 대졸 이하: 2 4년제 대졸 

이하: 3, 대학원 졸업 이상: 4

- -

이념성향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보수: 1, 중도: 2, 진보: 3

- -

지역 

차원

1인당 

GRDP
해당 지방자치단체 1인당 GRDP의 자연로그값 e-나라지표 -

단체장 

이념성향
보수: 0, 진보: 1 선거통계시스템 -

공무원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수) e-나라지표 -

재정자립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방재정 365 -



52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통권 133호) 2023. 6. 031~066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이 연구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값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먼저 1

수준인 개인 차원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증세 의사의 평균은 3.1이며 표준편차는 

0.9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변수 중 정책 차원인 유용성, 공공성의 평균은 각각 3.7, 

4.0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0.7, 0.8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인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의 평균은 각각 3.2, 3.3이며, 표준편차는 0.9와 0.8이다. 독립변수 중 평균값이 가장 높

은 변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공공성이며, 가장 낮은 변수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험이다. 

<표 4> 주요 변수 기술통계값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증세 의사 800 3.1 0.9 1 5

정책 유용성 800 3.7 0.7 1 5

공공성 800 4.0 0.8 1 5

지방정부 신뢰 800 3.2 0.9 1 5

지방공무원 신뢰 800 3.3 0.8 1 5

성별 800 남성: 396(49.5%), 여성: 404(50.5%)

연령 800 48.1 14.1 20 83

교육수준 800 2.6 0.9 1 4

소득수준 800 4.9 1.8 1 7

이념성향 800 보수: 173(21.6%), 중도: 438(54.8%), 진보: 189(23.6%)

1인당 GRDP 17 10.6 0.2 10.1 11.1 

단체장 이념성향 17 보수: 12(70.6%), 진보: 5(29.4%)

공무원 수 17 10.1 0.8 7.5 10.9 

재정자립도 17 50.1 16.6 22.2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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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에 기술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 간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전, 둘 간

의 상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스

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 지방공무원 신뢰가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이자 조절변수인 소

득수준 역시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와 정(+)의 상관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 중 증세 의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니는 변수들은 없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증세 의사 (1) 1

정책 유용성 (2) 0.3337** 1

정책 공공성 (3) 0.2386** 0.3525** 1

지방정부 신뢰 (4) 0.3407** 0.3293** 0.2221** 1

지방공무원 신뢰 (5) 0.3888** 0.3135** 0.1497** 0.5918** 1

연령 (6) -0.0482 0.0459 0.0889 0.0316 -0.0209 1

교육수준 (7) 0.0519 0.0131 0.0492 0.0401 0.0656 -0.0322 1

소득수준 (8) 0.0988** 0.0023 0.0235 0.0293 0.0499 0.0694* 0.3703**

1인당 GRDP (9) -0.0175 0.0367 0.016 0.0145 -0.0483 -0.0173 -0.0138

단체장 이념성향 (10) 0.0064 -0.0223 -0.0596 0.0138 0.0296 -0.0569 0.0063

공무원 수 (11) -0.0562 -0.0163 0.0145 -0.0092 0.0176 -0.0804* 0.0342

재정자립도 (12) -0.0576 0.023 0.0564 0.0167 0.0264 -0.055 0.0985**

(8) (9) (10) (11) (12)

-

소득수준 (8) 1

1인당 GRDP (9) 0.0163 1

단체장 이념성향 (10) -0.0202 -0.1674** 1

공무원 수 (11) 0.0547 0.3195** 0.4604** 1

재정자립도 (12) 0.0641 0.3693** 0.0159 0.6906**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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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세 의사의 영향요인

이 연구는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크게 통제모형, 정책 차원, 정부 차원, 

종합모형의 4가지로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모형 (1)은 통제모형으로, 이 연구의 통제

변수가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 수준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념 성향을 투입하였고, 지역 수준인 지방 차원의 1인당 GRDP, 단체장의 이념 성향, 

공무원 수, 재정자립도를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2)에서는 정책 

차원인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모형 (3)은 정부 차원으

로, 지방정부 신뢰, 지방공무원 신뢰,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모형 (4)에서는 정책 차원과 정부 차원을 모두 살펴본 종합모형이다. 

<표 6>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 통제변수들 중 개인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수준과 이념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소득 수준은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귀계수는 0.0514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이념 성향이 진보적

인 경우 신뢰수준 95%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이념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에 비해 진보적일 경우 회귀계수 0.206만큼 

증세 의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정책 차원을 살펴본 모형으로서, 정책 유용성과 공공성은 모두 신뢰수준 99%에

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갖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

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회귀계수: 0.393, 0.177). 통제변수들 중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이

념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은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

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마트시

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가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은 신뢰수준 95%에서 증세 의사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증세 의사가 낮

아짐을 보인다. 소득 수준은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세 의사에 긍정적임을 뜻한다. 개인의 

이념 성향 역시 진보적인 성향인 경우 신뢰수준 95%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는 사람들이 증세 의사에 더욱 긍

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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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은 정부 차원을 살펴본 모형으로서, 지방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

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록, 시민들의 증세 의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회귀계수: 0.190, 0.341). 통제변수들의 경우 

성별, 소득 수준, 이념 성향이 증세 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4)는 종합 모형으로, 정책 차원의 유용성과 공공성,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 신뢰와 지

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갖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가 높아지며, 시민들의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에 대

한 신뢰가 높을수록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회귀계수: 

0.252, 0.149, 0.122, 0.293). 통제변수 중 성별, 연령, 소득 수준, 이념 성향이 증세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증세 의사가 높

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세 의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

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중도 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증세의사가 더욱 

높았다.

<표 6> 증세 의사 영향요인 분석

증세 의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3)

통제모형 정책 차원 정부 차원 종합모형

정책 유용성 0.393*** 0.252***

(8.34) (5.37)

공공성 0.177*** 0.149***

(4.03) (3.56)

지방정부 신뢰 0.190*** 0.122***

(4.4) (2.86)

지방공무원 신뢰 0.341*** 0.293***

(6.94) (6.09)

성별 -0.105 -0.175*** -0.129** -0.168***

(-1.58) (-2.82) (-2.14) (-2.87)

연령 -0.0032 -0.00478** -0.00328 -0.00437**

(-1.36) (-2.17) (-1.5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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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다음은 소득수준이 갖는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표 6>의 종합모형에 

독립변수들과 소득수준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 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회귀계수: 0.0383).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이 소득이 높으면 증세 의

사가 더욱 증폭됨을 뜻한다. 

증세 의사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3)

통제모형 정책 차원 정부 차원 종합모형

교육수준 -0.00018 -0.0162 -0.0184 -0.0262

(-0.00) (-0.45) (-0.52) (-0.76)

소득수준 0.0514*** 0.0525*** 0.0445** 0.0468***

(2.65) (2.91) (2.52) (2.74)

이념성향: 중도 0.0656 0.11 0.0842 0.109

(레퍼런스: 보수) (0.78) (1.4) (1.1) (1.48)

이념성향: 진보 0.206** 0.198** 0.166* 0.163*

(2.09) (2.16) (1.84) (1.87)

1인당 GRDP(로그값) -0.208 0.242 0.482 0.664

(-0.14) (0.17) (0.35) (0.49)

단체장 성향: 진보 0.234 0.194 0.142 0.124

(레퍼런스: 보수) (0.8) (0.72) (0.53) (0.48)

공무원 수 0.0671 -0.172 -0.255 -0.39

(0.08) (-0.21) (-0.32) (-0.51)

재정자립도 0.0368 0.0115 -0.0198 -0.026

(0.37) (0.12) (-0.22) (-0.30)

_cons 3.443 -0.287 -0.767 -2.266

(0.46) (-0.04) (-0.11) (-0.34)

N 800 800 800 800

R2 0.043 0.176 0.208 0.264

adj. R2 0.016 0.151 0.184 0.239

F 1.606 6.914 8.488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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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

증세 의사
모형(1)

조절효과

정책 유용성 0.253***

(5.38)

공공성 0.150***

(3.59)

지방정부 신뢰 0.125***

(2.93)

지방공무원 신뢰 0.288***

(5.99)

정책 유용성*소득수준 -0.0282

(-1.16)

공공성*소득수준 0.0203

(0.92)

지방정부 신뢰*소득수준 0.0383*

(1.69)

지방공무원 신뢰*소득수준 -0.0406

(-1.59)

성별 -0.168***

(-2.87)

연령 -0.00464**

(-2.22)

교육수준 -0.0276

(-0.80)

소득수준 0.0467***

(2.74)

이념성향: 중도(레퍼런스: 보수) 0.098

(1.32)

이념성향: 진보 0.158*

(1.81)

1인당 GRDP(로그값) 0.462

(0.34)

단체장 성향: 진보(레퍼런스: 보수) 0.0985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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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앞서 소득 수준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험과 지방정부 신뢰에 대해 갖는 조절효과를 그래

프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 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세의사가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

증세 의사
모형(1)

조절효과

공무원 수 -0.343

(-0.45)

재정자립도 -0.0154

(-0.17)

_cons -0.845

(-0.13)

N 800

R2 0.269

adj. R2 0.241

F 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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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

사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종합한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차원의 유용성, 공공성과 정부 차원의 지방

정부 신뢰와 지방공무원 신뢰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증세 의사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을

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갖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가 높아지며, 시민들

의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가 높

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정부 신뢰와 소득수준의 상호작용항이 신뢰수준 90%에서 정(+)

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이 

소득이 높으면 증세 의사가 더욱 증폭됨을 뜻한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유

용성, 공공성과 같은 측면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즉, 하나의 정책을 형성･집행하는 과정

에서 정책의 내용과 혜택 등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주체

인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정책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독립변인들이 

증세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을 집행하

는 데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임을 알 수 있다(노민정, 2022).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은 3단계로서 도시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통합플랫폼 보

급,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민들의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증세 의사를 높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기 때

문에,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신뢰 형성이 스마트시티 정책의 재

원 마련에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증세 의

사가 증폭된다는 점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 홍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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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형성의 핵심 전략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실시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설문조사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결합하여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8)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증세 의사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

다. 복지정책의 증세 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부 역할 및 사회이동성(주혜린･황정윤, 

2020), 정책만족도 및 평가(유나리･문승민, 2020; 이현우･박시남, 2016), 조세시스템(양종

민, 2020), 자산(양재진 외., 2021) 등의 영향요인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복지 정책

과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책의 비용과 혜택 간 관계가 달라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증세 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8) 기존의 설문조사 문항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가질 수 있어 분석결과가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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